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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에 관한 연구들은 재정분권과 경제적 효율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매우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재정분권은 경

제적 효율성, 지역 간 형평성, 거시경제안정성, 부패, 민주적 거버넌스, 경제성장 등 다양

한 결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재정분권이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나

타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27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거시경제안정성이라는 재정분권의 잠재적 영향을 모형에 

포함하면서 크게 2가지의 연구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재정분권, 거시경제안정성, 그리고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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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세입분권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시경제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재정

분권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시경제안정성은 경

제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세입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시경제안정성이라는 재정분권의 잠재적 영향에 의해 다소 완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제어: 재정분권, 경제성장, 거시경제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The studies on fiscal decentralization hav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as well as the one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Definite conclus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however, have not been presented because it is a very complex relationship 

that is affected by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the interactions of the results 

such as inter-regional equity, economic efficiency, macroeconomic stability, 

corruption, democratic governance, economic growth and etc. Therefore,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 various effects of 

it.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targeting 27 OECD countries. Especially, 

this paper focuses on the following two research purposes, having the potential 

effe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macroeconomic stability in the model. First,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is 

investigated. Second, this paper tries to find the relationship among fiscal 

decentralization, macroeconomic stability, and economic growt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indicate that revenue decentralization has 

effects of reducing consumer price inflation, providing positive effect on 

macroeconomic stability. Second, fiscal decentralization i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Finally, since the macroeconomic stabi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the negative influence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would be somewhat mitigated by the 

potential macroeconomic stability of fiscal decentralization.

□ Keywords: Fiscal Decentralization, Economic Growth, Macroeconomic Stability, 

Economic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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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70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정부실패의 문제는 공공부문의 독  권한

에 한 불신을 야기하 으며, 1980년  이후 민 화･분권화･탈규제화에 한 요구가 속

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

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방분권의 추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 인 부분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즉, 분권화된 재정구조는 지역 주민의 선호와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응하게 함으로써 지방

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정부 간 경쟁을 야기하여 희소한 지방정부

의 자원을 효율 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한다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실  요구에 응하기 해 많은 학자들은 재정분권의 효과에 한 연구를 수행

하 다. 재정분권에 한 기의 연구들은 주로 재정분권과 경제  효율성 간의 계에 

을 맞추고 있었으며, 재정분권이 경제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 다. 즉, 개인 는 

기업들의 지역 간 이동성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에게 과세권과 지출 결정권을 

부여하게 되면, 지방정부들은 서로 경쟁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표 으로 Oates(1972)는 “공공서비스의 단 당 공 비용이 동일하다

면, 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해 획일 으로 공 하는 것보다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결정

에 따라 정한 양을 자율 으로 공 하는 것이 더 효율 이거나 최소한 같은 정도의 효율성

을 갖는다”라고 주장하 다.

1990년  이후의 연구들은 재정분권의 연구 역을 보다 확장하 으며, 재정분권과 경제

 효율성 간의 계뿐만 아니라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계에도 주목하고 있다. 를 

들어 Oates(1993)는 자신이 기존에 주장했던 ‘분권화의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의 논리를 확장하 다. 즉, ‘분권화의 정리’가 자원배분과 같은 정태 인 맥락

(static context)에서 개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경제성장과 같은 역동 인 환경(dynamic 

setting)에서도 동일하게 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이와 같은 Oates(1993)의 주장 이후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계를 규명하기 한 경

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계에 

한 명확한 결론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주운 ･홍근석, 2011). 일부의 연구들

은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지만(김 아, 2007; 임성

일, 2008; 최병호･정종필, 2000; Akai & Sakata, 2002; Desai, Freinkman & 

Goldberg, 2003 등의 연구),  다른 연구들은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부정 인(-)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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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고 주장한다(이용모, 2004; 최병호･정종필, 2001; Berthold & Fricke, 2007; 

Zhang & Zou, 1998). 한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

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최원익, 2008; Feld, 2007; Xie, Zou & Davoodi, 1999).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향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는 재정분

권과 경제성장 간의 계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는 매우 복잡한 계이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부분의 연구들은 단순하게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직

인 계에만 을 맞추어 왔다. 이로 인해 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요한 변수들이 제

외되거나,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 계 모형이 잘못 설정되는 문제 들이 나타나게 

되었다(주운 ･홍근석, 2011; Levine & Renelt, 1992). 재정분권은 경제  효율성, 지

역 간 형평성, 거시경제안정성, 부패, 민주  거버 스, 경제성장 등 다양한 결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재정분권이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는 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거시경제안정성이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계를 악하고 있다.

한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에 따라 분석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 으로 재정

분권은 동태 이고 연속 인 개념으로 악될 수 있으며, 재정분권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 되는 확산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마다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동기가 

다양하고, 재정분권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역시 국가마다 다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재정분권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해서는 패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효과와 국가에 따른 효과를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재정분권에 한 

기의 연구들은 부분 횡단면데이터에 의존1)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부터 패 데이

터를 통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 간 연구의 경우 사례연구와 같은 질

연구를 통해 계량  연구의 문제 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Martinez-Vazquez & 

Rider, 2006).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2가지의 연구문제에 을 맞추고 있다. 첫

째,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사이의 직 인 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재정분권, 거시경

제안정성, 그리고 경제성장 간의 계를 밝히고자 한다. 

1) 재정분권에 한 연구결과의 비일 성은 부분 으로 횡단면데이터에 의존한 분석 때문일 수 있다

(Stonecash, 1988; 배인명, 199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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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재정분권의 개념

사회과학에서 사용하는 부분의 용어들처럼 분권(decentralization)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분권에 한 개념 정의의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분권은 정태 (static)인 개념인 동시에 동태 (dynamic)인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분권이라는 용어는 ‘분권화 된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

고, ‘분권화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둘째, 분권은 이분법 (dichotomous)인 개

념이 아니라 연속 인(continuous) 개념일 수 있다(Treisman, 2002). 즉, 분권은 집권과 

분권 사이의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 분권의 수 에 한 측정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권’이라는 용어는 동태 이고, 연속 인 개념

을 의미한다.

분권의 개념을 동태 이고 연속 인 것으로 악하는 경우, 분권은 지방정부에 제공되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나 그 방법에 따라 분산, 임, 이양의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Litvack 

et al., 1998; Rondinelli, 1981).

분산(deconcentration)은 앙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지방의 하 조직을 통해 공 함으로

써 정부의 집권화 된 시스템을 통해 효과성과 유연성을 증가시키려는 상이다. 분산의 경우 

의사결정자들은 지역 주민의 선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앙정부의 선호에 반응하게 된

다. 1990년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들과 신생 독립국들은 정치 ･경제  이유로 분권을 추

진하 다. 그러나 실질 으로 많은 국가들이 분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앙정부 료제

와 서비스 공 에 한 지리  분산에 지나지 않는다. 분산의 경우 의사결정자들은 지역의 

유권자들이 아니라 앙정부에 해 반응하게 되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선호를 반 한 

서비스의 공 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지방정부로 분산하는 것

을 분권이라고 정의하는 경우 분권의 효용성은 그 게 크지 않을 것이다. 

임(delegation)은 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원배분에 한 의사결정권  행정기능에 

한 책임을 지방정부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에 한 

공식 인 규정들은 지방정부에 임된 권한과 책임이 앙정부에 의해 변경･소멸될 수 있다

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 공 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은 앙정부에 의해 제약될 

수 있으며, 세율  과세표 의 변경과 같은 재정운 상의 자율성은 매우 제한 이다. 임

의 경우 권한 행사의 궁극 인 책임은 앙정부에 귀속되며, 일반 으로 임에 의한 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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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국가에 합한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이양(devolution)은 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행정 ･재정  재량권을 보다 

범 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운 상의 자율성을 포함하는 지방정부의 권한은 헌

법상의 권리와 같은 보다 속 인 성격의 권리이다. 이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은 서비스 

공 의 우선순 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조세 징수에 있어서 일정 수  이상의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양을 통한 분권은 일반 으로 연방 국가에 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Martinez-Vazquez & McNab, 1997). 

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과 이양은 지방정부에게 자원배분에 한 의사결정권을 제공한

다는 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공통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앙정

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이해 계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임과 이양은 서로 다른 견

해를 제시한다(Bird, 1993). 먼  임의 경우에는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 계가 서

로 일치한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이양의 경우에는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 계는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인식한다. 분권을 권한의 이양이라는 측면에서 악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의

사결정은 민주 이고 독립 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지방정부의 결정은 존 되어야 하기 때

문이다. 

지 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분권은 단순한 지리  분산이나 제한  임의 형태가 아

닌 실질 이고 독립 인 권한의 이양을 의미하는 것이다. Bird(1986; 1993)는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사무를 효과 으로 처리하기 해서는 자신들만의 독립 인 세입 원천이 필요하며, 

지방정부가 세율이나 세원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Oates(1990; 

1993)는 지방정부가 독립 인 수입원을 확보함으로써 필요 재원의 상당 부분을 자체 인 

수입원으로부터 마련해야 하며, 지방세가 재화나 경제활동의 왜곡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최병호･정종필, 2001에서 재인용).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정분권의 개념을 지방정부가 지역 내 공공서비스 공

을 해 자주 으로 세원을 조달하고 지출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 인 의사결정권의 보유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악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의 재정분권은 명목상의 지리  분

산이 아니라 앙정부의 자원과 재정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실질 으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

한다.

2.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재정분권에 한 기의 연구는 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을 맞추어 왔지만, 최근에

는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재정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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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효과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재정분권을 공공지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거시경제안정

성 강화하며, 부패를 감소시키고, 경제발 을 진하기 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Gurgur & Shah, 2000; Fisman & Gatti, 2002; Akai & Sakata, 2002; 

Martinez-Vazquez & McNab, 2003; Arikan, 2004). 반면에 재정분권의 부정  효과

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를 보다 심화시키고, 부패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거시경제안정성을 감소시키고, 경제발 을 해한다고 지 한다(Conyers, 

1990; Tanzi, 1996; Rodden, 2002; Bardhan & Mookherjee, 2002; Rodden, 

Eskeland & Litvack, 2003).

그러나 이처럼 재정분권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

정분권의 효과에 해 명확한 결론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McNab, 2001). 이러

한 측면에서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향 계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변수  하나는 거시경제안정성(macroeconomic stability)이다. 이러한 거시경제안정성에 

한 책임성을 가 가지고 있는지에 해 학자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Musgrave(1959, 1983)와 Oates(1972) 등은 거시경제 정책에 한 책임성이 으

로 앙정부에게 귀속되며, 지방정부는 그에 한 책임성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거시경제 정책이 으로 앙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은 경제  충격(economic shock)이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경제  충격은 

불균형 으로 배분될 수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하는 경제  충격에 응하는데 있어

서 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유리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Gramlich, 199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거시경제안정성에 한 책임성은 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게도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거시경제 정책을 수행하고 그에 한 책임성을 갖는다고 할 때, 재정분권이 거

시경제안정성을 진하는지 아니면 해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거시경제안정성에 한 

재정분권의 효과와 련하여 학자들 간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명확

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

먼  일부 학자들은 재정분권이 거시경제안정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치며, 이러한 거

시경제 불안정성이 경제성장을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Prud'homme, 

1995; Tanzi, 1996; Ter-Minassian, 1997). 거시경제안정성에 한 재정분권의 부정

 향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많은 국가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은 충분하지 못하며, 지방정부들은 자신들의 

자를 보완하기 해 앙정부의 산을 사용하게 된다. 둘째, 앙정부의 자원을 지방정부

에 교부하기 한 시스템은 공공부문의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에 한 앙정부의 통제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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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다. 셋째, 지방정부들이 앙정부의 부채를 상환하려는 노력보다는 World Bank와 같

은 국제기구로부터의 부채를 상환하기 해 노력한다. 넷째, 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부패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부패가 잘못된 지출 결정과 공공자원의 남용을 야기한다. 다섯

째, 분권화 된 정부조직이 과세기반을 확 하기 해 앙정부와 경쟁하는 정도가 심화될 수 

있다. 종합 으로 볼 때, 재정분권으로 인한 이러한 다양한 문제 들이 서로 결합하여 거시

경제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Smoke, 2001).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재정분권과 거시경제안정성 간의 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보다 많

은 이론 ･경험  연구들에 의해 증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크게 ① 경험  증거의 부족, ② 부정  효과에 한 확  해석, ③ 장기  효과에 한 고

려 부족, ④ 문제의 치유 가능성에 한 인식 부족 등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재정분권과 거시경제안정성 간의 계를 규명하고 있는 경험  연구들은 명확한 결

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 개발도상국들을 상으로 한 사례연구 역시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표성이 부족하다. 를 들어, 아르헨티나･ 라질･러시아 등의 국가들은 분권 

이후에 야기된 거시경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 인 효과는 실

질 인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재정분권이 추진

된 이후에도 이러한 국가의 지방정부들은 여 히 앙정부에 비해 매우 은 권한만을 가지

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거시경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 던 것이다

(Shah, 1997; Manor, 1998; Spahn, 1998). 아직까지 경험  연구결과는 명확하지 않

으며, 사례연구의 결과는 일반화하기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재정분권과 거시경제안정성 간

의 계를 규명하기 한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재정분권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 인 효과  일부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를 

들어, 과세기반을 확 하기 한 지방정부 간 경쟁이 경제성장에 항상 부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지방세의  수 은 매우 낮으며, 국세와 비교

하는 경우에도 상 으로 낮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Bahl & Linn, 1992). 그리고 선진

국을 상으로 한 일부의 연구들은 지방세 수 의 차이가 개인이나 기업의 행태에 요한 

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투입요소나 편의시설에 한 근성이 기업의 치 선정에 보다 

많은 향을 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Carrol & Wasylenko, 1994). 즉, 재정분권의 

부정  효과를 강조하는 학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과세기반을 확 하기 한 지방정부 간 

경쟁이 거시경제안정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셋째, 재정분권의 부정  효과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거시경제에 한 단기 이고 직

인 효과에만 을 맞추고 있다. 비록 재정분권이 거시경제안정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친

다고 하더라도, 재정분권으로 인한 잠재 인 편익이 이러한 문제 들을 상쇄할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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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한다(Smoke, 2001). 를 들어 매년 일정한 수 의 교부세를 지방정부에게 제공

하는 것은 앙정부의 산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정

부에게 측 가능하고 안정 인 수입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직까지 이러한 상충 계(trade-off)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며, 보다 많은 경험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실 인 측면에서 일부의 경우 재정분권이 거시경제안정성에 부정 인 향

을 미치기도 하지만, 재정분권이 가지고 있는 내재 인 결함(inherent flaws)으로 인해 이

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은 합리 인 재정분권 로그램이 

해결해야 할 경험 인 문제이다. 를 들어 남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 지방정부는 지역 간 

무역에 해 물품 반입세(octroi)를 부과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해한다. 경제학자

들은 이러한 세 에 해 비 하지만, 이용 가능한 자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에게 있어서 이러

한 종류의 세 은 매우 유용하다. 일부의 지방정부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세 을 부과하기 

때문에 재정분권을 반 한다는 것은 합리 인 설명이 아니다. 오히려 잠재 으로 성장을 제

약할 수 있는 지방세를 지하고 지방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안들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정분권 시스템을 구조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  결론이 될 것이다. 

재정분권이 야기하는 많은 문제들, 특히 지방정부의 산  채무상환 능력의 부족과 련

된 문제들은 본질 으로 지방정부의 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

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 간 재정제도  규칙이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하거나, 재정분권 시

스템이 하게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Smoke, 2001). 

요약하면, 재정분권이 거시경제안정성을 해하는지의 여부2)는 명확하지 않다. 물론 단기

이고 일시 인 측면에서 재정분권은 거시경제안정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특

히 지방정부가 연성 산제약 하에서 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이 재정분권 시스템

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재정분권이 거시경제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McNab, 

2001). 그러나 이러한 부정 인 향은 재정분권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 인 문제 이라기

보다 하게 구조화된 재정분권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즉, 지방정부

의 책임감 있는 재정  행태를 유도하기 한 법령과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 공무원

2) Treisman(2000)은 재정분권과 거시경제안정성 간의 계에 한 상반된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하고 있다. 첫째, 재정분권이 거시경제안정성을 진할 수 있다. 정부지출이나 통화정책에 한 통제

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정부 간 경쟁과 감시가 유발되고, 이는 앙정부의 정책이행에 한 수용성

을 높여주기 때문에 재정분권은 인 이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 재정분권은 거시경제안

정성을 해할 수 있다. 통화정책에 한 권한을 가진 행 자가 많을수록 인 이션을 억제할 유인

이 어들기 때문에, 재정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분권화 된 체제에서 인 이션이 증가하게 된다

(구정태 외, 200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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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능력 개발을 통해 재정분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재정분권이 거시경제안정성에 미치는 향은 재정분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 선행연구 검토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계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은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계에 

한 선행연구들을 ① 분석 상, ② 분석단 , ③ 자료특성, ④ 분석결과로 구분하여 략 인 

연구 경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  분석 상의 경우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총 37개의 선행연구  19개의 연구는 단

일국가를 분석 상으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18개의 연구는 국가 간 연구를 실시하 다. 재

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계에 한 연구에서는 단일국가 연구와 국가 간 연구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상 으로 국가 간 연구의 비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OECD, IMF, World Bank 등은 국가 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거시경제 지

표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합 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국가 간 연구를 활성화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석단 를 기 으로 할 때 37개의 선행연구들 에서 지방정부를 상으로 한 연구는 16

개, 앙정부 는 국가를 상으로 한 연구는 21개로 나타났다. 단일국가를 상으로 한 

19개의 연구 에서 3개의 연구가 각각 미국, 독일, 국의 앙정부를 상으로 시계열분

석을 실시하 다. 재정분권과 정부규모 간의 계에 한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앙정부를 

상으로 한 연구의 비 이 높은 편이며, 이러한 결과는 국가 간 연구의 증가와 같은 맥락에

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료의 특성을 기 으로 할 때 37개의 선행연구들 에서 횡단면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5개이며, 시계열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3개이고, 패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29개

이다. 특정 국가를 분석 상으로 설정하여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계를 분석하고 있는 

19개의 연구들  16개의 연구가 패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사이의 계

를 규명하고 있다.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151

<표 1>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유형화

구분 분석대상 분석단위 자료특성 분석결과

유형 1 19(51%) 16(43%) 5(14%) 19(52%)

유형 2 18(49%) 21(57%) 3(8%) 9(24%)

유형 3 - - 29(78%) 9(24%)

주: 유형 1 = 단일국가 연구, 지방정부, 횡단면데이터, 정(+)의 향

유형 2 = 국가 간 연구, 일반정부, 시계열데이터, 부(-)의 향

유형 3 = 혼합 형태(패 데이터, 유의  향 없음)

마지막으로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결과를 기 으로 살펴보면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 유의미한 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37개의 선행연구 에서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정

(+)의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19개, 부(-)의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9개, 유의미한 향

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가 9개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 상을 기 으로 할 때, 18개의 국가 

간 연구 에서 6개는 정(+)의 향, 5개는 부(-)의 향, 7개는 유의미한 향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27개의 OECD 회원 국가를 상으로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에 제시된 선행연구들  국가 간 연구의 분석결과에 해 보다 

자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Yilmaz(2000)의 연구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 동안 30개 국가를 상으로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사이의 계를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의 측정지표로 세출

분권을 사용하 다. 종속변수로는 1인당 GDP 성장률을 사용하 으며, 재정분권이 경제성

장에 미치는 정(+)의 향은 연방국가보다 단일국가에서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Ebel & 

Yilmaz(2002)의 연구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 동안 6개 국가를 상으로 재정

분권과 경제성장 사이의 계를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조세 자율성, 재정 의존성 등을 

재정분권의 측정지표로 사용하 다. 종속변수로는 1인당 GDP 성장률을 사용하 으며, 재

정분권은 경제성장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hieβen은 1973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 동안 21개 국가를 상으로 한 연구

(2003a)와 1981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간 동안 26개 국가를 상으로 한 연구(2003b)를 

수행하 다. 이들 연구에서는 세출분권을 통해 재정분권을 측정하 으며, 종속변수로는 1인

당 GDP 성장률을 사용하 다. 분석결과 재정분권이 10% 증가할 때 1인당 GDP 성장률은 

약 0.12-0.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eloche, Vaillancourt & Yilmaz(200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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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 동안 10개 국가를 상으로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사이의 계를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의 측정지표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을 사

용하 다. 분석결과 세출분권은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세입분권은 경제성장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mi(2005)의 연구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 동안 51개 국가를 상으로 재정

분권과 경제성장 사이의 계를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의 측정지표로 세출분권

을 사용하 다. 종속변수로는 1인당 GDP 성장률을 사용하 으며, 재정분권 이외의 변수로

는 정치  자유, 인구 증가율, 기 인  자본 등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재정분권이 

10% 증가하면 1인당 GDP 성장률은 약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avoodi & Zou(1998)의 연구는 1970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간 동안 46개 국

가를 상으로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사이의 계를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의 

측정지표로 세출분권을 사용하 으며, 종속변수로는 1인당 GDP 성장률을 사용하 다. 분

석결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정분권이 10% 증가하면 1인당 GDP 성장률이 약 0.7-0.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nikolopov & Zhuravskaya(2003)의 연구는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 91개의 국가를 상으로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사이의 계를 분석

하 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의 측정지표로 세입분권을 사용하 으며, 종속변수로는 1인

당 GDP 성장률을 사용하 다. 분석결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정분권이 10% 증가하면 1인

당 GDP 성장률이 약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Martinez-Vazquez & McNab(2006)의 연구는 1972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

간 동안 66개 국가를 상으로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의 측정지표로 세입분권

과 세출분권을 사용하 다. 종속변수로는 1인당 GDP 성장률을 사용하 으며, 재정분권 변

수 이외에 인 이션율, 개방성, 재정 자비율 등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선진국의 

경우 재정분권은 경제성장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분권은 거

시경제안정성에 정(+)의 향을 미치며, 이러한 재정분권의 정 인 간  효과가 경제성

장에 한 부정 인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Rodriguez-Pose & Kroijer(2009)의 연구는 1990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 16

개 국가를 상으로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사이의 계를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세출분

권, 세입분권, 수직  불균형 등을 통해 재정분권을 측정하 다. 그리고 1인당 GDP 성장률

을 종속변수로 채택하 으며, 재정분권 이외의 변수로는 인구, 투자율, IT 수 , 인  자본 

등을 모형에 포함하 다. 분석결과 재정분권은 경제성장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Rodriguez-Pose & Ezcurra(2010)의 연구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21개 국가를 상으로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의 측정지표로 세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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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데이터 분석단위 주요 결과

Yilmaz(2000) 1971-1990년(20년) 30개 국가 - 정(+)의 향

Ebel & Yilmaz(2002) 1997-1999년(3년) 6개 국가 - 정(+)의 향

Thieβen(2003a) 1973-1998년(26년 평균) 21개 국가 - 정(+)의 향

Thieβen(2003b) 1981-1995년(15년) 26개 국가 - 정(+)의 향

Meloche, Vaillancourt

& Yilmaz(2004)
1997-1999년(3년) 10개 국가

- 세출: 유의  향 없음

- 세입: 정(+)의 향

Iimi(2005) 1997-2001년(5년 평균) 51개 국가 - 정(+)의 향

Davoodi & Zou(1998) 1970-1989년(20년) 46개 국가
- 선진국: 유의  향 없음

- 개도국: 부(-)의 향

Enikolopov & 

Zhuravskaya (2003)
1975-2000년(26년 평균) 91개 국가

- 선진국: 유의  향 없음

- 개도국: 부(-)의 향

Martinez-Vazquez & 

McNab(2006)
1972-2003년(32년) 66개 국가

- 부(-)의 향

- 거시경제안정성의 상쇄 효과

Rodriguez-Pose & Kroijer 

(2009)
1990-2004년(15년) 16개 국가 - 부(-)의 향

Rodriguez-Pose 

& Ezcurra(2010)
1990-2005년(16년) 21개 국가 - 부(-)의 향

Woller & Phillips(1998) 1974-1991년(18년) 23개 국가 - 유의  향 없음

Feld, Baskaran & Dede 

(2004)
1973-1998년(26년) 19개 국가 - 유의  향 없음

권을 사용하 으며, 정치  분권  행정  분권 지표를 모형에 포함하 다. 종속변수로는 1

인당 GDP 성장률을 사용하 으며, 재정분권 이외의 변수로는 물  자본, 인  자본, 인구증

가율, 개방성, 공공부문 규모 등을 모형에 포함하 다. 분석결과 재정분권은 경제성장에 부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4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간 동안 23개의 국가를 상으로 한 Woller & Phillips 

(1998)의 분석결과는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사이에 유의미한 향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을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는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을 통해 재정분권을 측정하 으며, 

종속변수로는 1인당 GDP 성장률을 사용하 다. Feld, Baskaran & Dede(2004)와 

Feld(2007)의 연구는 1973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 동안 19개 국가를 상으로 재정분

권과 경제성장 사이의 계를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세입분권, 세출분권  조세 자율

성을 통해 재정분권을 측정하 으며, 종속변수로는 1인당 GDP 성장률을 사용하 다. 분석

결과 재정분권은 1인당 GDP 성장률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국가 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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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데이터 분석단위 주요 결과

Bodman & Ford(2006) 1981-1998년(18년 평균) 18개 국가 - 유의  향 없음

Feld(2007) 1973-1998년(26년) 19개 국가 - 유의  향 없음

Thornton(2007) 1980-2000년(21년 평균) 19개 국가 - 유의  향 없음

Baskaran & Feld(2009) 1975-2001년(27년) 23개 국가 - 유의  향 없음

Bodman & Ford(2006)의 연구는 1981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 동안 18개 국가를 

상으로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사이의 계를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의 측정지

표로 세입분권을 사용하 으며, 분석결과 재정분권은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ornton(2007)의 연구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 

19개 국가를 상으로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의 측정지표로 세입분권을 사용

하 으며, 종속변수로는 1인당 GDP 성장률을 사용하 다. 분석결과 재정분권은 경제성장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askaran & Feld(2009)의 

연구는 1975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 동안 23개 국가를 상으로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사이의 계를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을 측정하기 한 지표로 조세 자율성을 

새롭게 사용하 으며, 분석결과 재정분권은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Ⅲ. 방법론

1. 분석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27개 OECD 회원 국가를 상으로 패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재정분권은 동태 이고 연속 인 개념이며, 각 국가의 고유

한 특성에 따라 재정분권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분권의 효

과를 보다 정확하게 악하기 해서는 패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효과와 개별 국

가에 따른 효과를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패 데이터 분석은 개별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모형에 반 함으로써 모형설정의 오류(model mis- specification)를 

이는 장 이 있으며, 순수한 횡단면데이터나 시계열데이터 보다 규모의 경제와 기술 변동 

같은 복잡한 상을 더 효과 으로 분석할 수 있다(Gujarati, 2003). 그리고 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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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자기상 (autocorrelation)과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 

등을 정 하게 통제하여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있는 모형으로는 Davoodi & 

Zou(1998)와 Zhang & Zou(1998) 등이 사용한 표 리인 모형과 Mankiew, Romer 

& Weil(1992), Islam(1995), McNab(2001)등이 사용한 신고 학  경제성장모형 등

이 있다. 그러나 표 리인 모형은 리인의 선호가 동질 이라고 가정하며,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간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이에 

반해 신고 학  경제성장모형은 재정분권의 간  효과를 모형에 포함하며, 이를 통해 재

정분권의 다양한 효과들 사이의 잠재  상충 계를 악할 수 있게 해 다.

   




 




 .................(1)

          주: α, β, γ, δ > 0이며, α + β + γ + δ ≥ 1.

본 연구는 재정분권이 거시경제안정성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

서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사이의 계를 규명하기 한 이론  모형은 경제성장에 한 재정

분권의 직 인 효과뿐만 아니라 재정분권, 거시경제안정성, 그리고 경제성장 사이의 잠재

인 향 계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신고 학  경제성장모

형3)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모형은 수식 (1)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여기서 i는 국가를 의미하고, t는 년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Yit는 각 년도의 경제내총생산, 

Vit는 기술수   제도  요소, Lit는 노동투입량, Git는 공공고정자본, Kit는 민간고정자본, 

Hit는 인 자본을 의미한다. 그리고 Vi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Martinez-Vazquez & 

McNab, 2006).

      .......................(2)

Ait는 기술수 , Dit는 재정분권 수 , MSit는 거시경제안정성의 수 을 의미한다. 거시경

제안정성은 한 재정분권과 다른 설명변수들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3)

3) 신고 학  경제성장모형에 한 보다 구체 인 설명은 McNab(2001), Martinez-Vazquez & 

McNab(2006), 이용모(2004)의 연구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 제시된 분석모형 설명은 이용모

(2004)와 Martinez-Vazquez & McNab(2006)의 연구를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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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
1
은 시간에 따른 거시경제안정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설명변수들로 구성된 벡터를 

의미하며, 이론  간명성을 해 재정분권이 X
1
과 상 계가 없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논의

를 통해 한 경제의 총생산은 재생가능한 자본의 축 , 노동증가율, 기술수   다른 제도  

요소, 그리고 재정분권의 직･간  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수식 (2)를 수식 (1)에 입하여 자연로그를 취하고, 양변을 미분하면 경제내총생산 증가

율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ln    ln   ln  ln  ln  ln  ln   ln  ...............(4)

성장방정식 (4)에 의하면 한 경제내총생산 증가율은 기술수 증가율, 재정분권 수 의 변

화, 거시경제안정성의 변화, 민간･공공･인 자본투자율, 노동증가율에 의해 결정된다.

2. 분석대상 및 변수설정

본 연구는 재정분권이 거시경제안정성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1995

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27개 OECD 회원 국가를 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  정의와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계를 분석하기 한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경제성장률(Y)이

며, 각 국가의 GDP 성장률로 측정되었다. 설명변수는 거시경제안정성, 투입요소(정부지출

규모, 개방성, 노동투입량), 재정분권 변수(세입･세출분권), 기타 변수(인구, 면 , 조세부

담률)로 구성된다. 거시경제안정성(MS)은 국가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측정되었으며, 소비

자물가상승률의 값이 클수록 경제성장에 부(-)의 향을 미칠 것으로 측4)된다. 정부지출

규모는 GDP 비 일반정부 지출 비 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거시경제안정성과 정부지출

규모는 경제성장에 한 재정분권의 간  효과  잠재  상충효과를 악하기 해 모형

에 포함되었다. 분석 상으로 선정된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공부문 규모의 차이를 고려

하지 않는 것은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사이에 허  상 계(spurious correlation)를 야

기하게 된다(Ram, 1986; Mo, 2007).

핵심 설명변수인 재정분권(DEC)은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분권 측정지표를 사용

4) Fischer(1993)는 경제성장에 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안정성의 지표로 인 이션율, 산수지 자, 

암시장의 외환 리미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에서 가장 기본 인 지표가 인 이션율이며, 인

이션은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부(-)의 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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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적 정의 출처

경제성장(Y) 국가별 GDP 성장률 OECD Statistics 

from A to Z거시경제안정성(MS) 국가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분권

(DEC)

세입분권(DECR) 지방정부 통합 수입/일반정부 통합 수입 × 100 OECD Fiscal 

Decentralisation 

Database

세출분권(DECE) 지방정부 통합 지출/일반정부 통합 지출 × 100

정부지출규모(SIZE) 일반정부 지출/GDP × 100

개방성(OPEN) (수입+수출)/GDP × 100 OECD Statistics 

from A to Z노동투입량(LABOR) 국가별 경제활동인구 비율

하 으며, 세입분권(DECR)과 세출분권(DECE)으로 구분된다. 먼  세입분권은 일반정부의 

통합 수입(consolidated revenue) 비 지방정부의 통합 수입 비 으로 측정되었다. 이 경우 

지방정부의 통합 수입은 각 정부 수 에서 정부 간 이 재원에 의해 나타나는 수입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총수입으로써 정의된다. 세출분권 역시 일반정부의 통합 지출(consolidated 

expenditure) 비 지방정부의 통합 지출 비 으로 측정되었다. 지방정부의 통합 지출은 

정부 간 이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지출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총지출로써 정의된다.

국가 간 연구에서 사용되는 재정분권의 지표들은 체 으로 일반정부의 세입(세출) 비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비 으로 측정되며, 산 비 에 따라 개별 정부의 활동에 가 치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재정분권의 수 을 계량화하기 한 이러한 근방법은 재정분권의 

실제  활동을 정확하게 반 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Ebel & Yilmaz, 2002; 

Meloche, Vaillancourt & Yilmaz, 2004).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분권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기 해 다수의 비계량  지표들이 제시되고 있다. 를 들어 Kaufman(1963)은 지

방정부에 한 앙정부의 통제 정도를 측정하기 한 지표를 개발하 다. Smith(1979)와 

Bahl(1999)은 재정분권의 측정지표에 한 종합 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선거･

제도  규정･지방정부의 규모 등과 같은 운  구조에서부터 지출･세율결정･지방채 발생 능

력과 같은 재정  지표를 포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 간 패  연구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재정분권 측

정지표는 많지 않은 실이다.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비 으로 측정된 재정 지표의 문제

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가 간 계를 분석하고 있는 다수의 선행연구들(Oates, 1985; 

Davoodi & Zou, 1998; Ebel & Yilmaz, 2002; Meloche, Vaillancourt & Yilmaz, 

2004 등의 연구) 역시 실 인 제약으로 인해 일반정부의 세입(세출)이나 GDP에서 차지

하는 지방정부의 세입(세출)의 비 을 사용하고 있다. 

<표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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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조작적 정의 출처

인구(POP) ln(인구)

면 (AREA) ln(면 )

조세부담률(TAX) 일반정부 조세수입/GDP × 100

정부의 세입 는 세출에 한 통계  정보가 재정분권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

다. 그러나 과세권과 세출의 범  내에서 정부활동은 지역 간 자원배분에 한 향력을 결

정하는데 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에 한 자료는 재정분권을 측정하기 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Oates, 1972; 구정태 외, 2008).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재정분권의 수 을 일반정부 세입(세출) 비 지방정부 세입(세출) 비 으로 측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무역에 한 개방성은 GDP 비 수입과 수출의 비 으로 측정되었으며, 노동투

입량은 국가별 경제활동인구의 비율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변수 이외에 인구, 면 , 조세부

담률 등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OECD 홈페이지로부터 도출된 것

이다. 재정분권, 정부지출규모, 정부 간 이 재원과 련된 변수들은 OECD의 재정분권 데

이터베이스(www.oecd.org/ctp/federalism/stats)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외의 변수들은 

OECD 자도서 (http://www.oecd-ilibrary.org)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이다.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계를 규명하는데 을 맞추고 있다. 구체

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에 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경제성장률의 평균은 2.95이며, 최소값은 -13.90(2009년 에스토니아)이고 

최 값은 22.70(1999년 벨기에)으로 나타났다. 주요 설명변수인 세입분권의 평균은 

20.18이며, 최소값은 2.44(1999년 그리스)이고 최 값은 54.65(2009년 캐나다)로 나타

났다. 그리고 세출분권의 평균은 31.46이며, 최소값은 4.05(1995년 그리스)이고 최 값은 

65.65(2009년 캐나다)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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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세입분권 세출분권

오스트리아 2.4 1.7 23.6 30.9

벨기에 3.2 1.8 14.5 35.4

캐나다 2.6 1.9 52.8 62.2

체코 3.3 4.4 17.2 24.7

덴마크 1.4 2.1 33.9 59.4

에스토니아 4.9 7.7 14.1 26.7

<표 4>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구분 자료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경제성장률 405 2.95 3.3373 -13.9 22.7

세입분권 405 20.18 13.0188 2.44 54.65

세출분권 405 31.46 14.7388 4.05 65.65

소비자물가상승률 405 3.25 3.4472 -4.5 28.8

개방성 405 71.53 34.2378 17.79 186.72

노동투입량 405 66.36 7.6193 48.28 85.74

인구 405 29,872.99 55,259.74 267.38 306,656.3

면 405 87,948.67 253,561.1 259 998,467

조세부담률 405 38.31 9.0842 20.02 77.22

정부지출규모 405 44.96 7.5280 21.52 66.13

거시경제안정성을 나타내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평균은 3.25이며, 최소값은 -4.50 

(2009년 아일랜드)이고 최 값은 28.80(1995년 에스토니아)으로 나타났다. GDP 비 

무역량으로 측정된 개방성의 평균은 71.53이며, 최소값은 17.79(2002년 미국)이고 최

값은 186.72(2008년 벨기에)로 나타났다. 노동투입량의 평균은 66.36이며, 최소값은 

48.28(1995년 스페인)이고 최 값은 85.74(2007년 아이슬란드)로 나타났다. 인구의 평

균은 29,872천명이며, 최소값은 267천명(1995년 아이슬란드)이고 최 값은 306,656천

명(2009년 미국)이다. 그리고 면 의 평균은 879,486㎢이며, 최소값은 2,590(룩셈부르

크)㎢이고 최 값은 9,984,670㎢(캐나다)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의 평균은 38.31이며, 

최소값은 20.02(1995년 우리나라)이고 최 값은 77.22(1995년 슬로베니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출규모의 평균은 44.96이며, 최소값은 21.52(1995년 우리나라)이고 최

값은 66.13(1995년 스웨덴)으로 나타났다.

<표 5> 주요 변수의 국가별 평균값(1995-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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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세입분권 세출분권

핀란드 2.9 1.5 26.0 36.4

랑스 1.7 1.5 14.7 18.8

독일 1.1 1.5 34.1 36.9

그리스 3.2 4.1 2.5 5.1

헝가리 2.5 10.3 12.9 24.6

아이슬란드 3.4 4.8 24.8 27.9

아일랜드 5.6 2.7 8.9 30.7

이스라엘 3.9 4.0 8.3 12.2

이탈리아 0.9 2.5 16.8 29.6

룩셈부르크 3.9 2.0 7.7 12.7

네덜란드 2.3 2.1 11.5 34.7

노르웨이 2.5 2.1 16.8 34.3

포르투갈 2.0 2.6 9.7 14.0

슬로바키아 4.6 6.2 8.2 12.5

슬로베니아 3.5 6.3 11.2 18.2

스페인 3.1 2.9 26.0 43.1

스웨덴 2.4 1.2 34.5 43.4

스 스 1.6 0.8 46.3 54.3

국 2.2 1.8 8.9 28.0

미국 2.7 2.5 43.1 49.9

우리나라 4.7 3.5 17.9 44.9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재정분권, 거시경제안정성, 그리고 경제성장 간의 상

계를 살펴보고 있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15년 동안 27개 OECD 회원국의 평균

인 세입･세출분권 수 은 다음과 같다. 세입분권의 경우 캐나다의 평균값이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스 스(46.3%)와 미국(43.1%)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

고 있다. 반면 그리스는 평균 2.5%로 가장 낮은 세입분권 수 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17.9%의 세입분권 수 을 나타내고 있다. 세출분권의 경우에도 캐나다의 평

균값이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덴마크(59.4%)와 스 스

(54.3%)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그리스는 평균 5.1%로 가장 낮은 세출분권 

수 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4.9%의 세출분권 수 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의 경우 아일랜드의 평균값이 5.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에스토니아(4.9%)와 우리나라(4.7%)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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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의 평균값이 0.9%로 가장 낮은 평균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경우 헝가리의 평균값이 10.3%로 가장 높은 수 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

음으로 에스토니아(7.7%)와 슬로베니아(6.3%)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스

스의 평균값은 0.8%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평균 3.5% 수 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재정분권,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재정분권은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과 부(-)의 

상 계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재정분권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사이의 부(-)의 상 계는 

재정분권이 거시경제안정성을 진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출분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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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분권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과의 부(-)의 상 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

고 재정분권과 경제성장률 사이의 부(-)의 상 계는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을 해할 수 있

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 경우에도 세출분권보다 세입분권이 보다 뚜렷한 부(-)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해, 패 데이터 분

석을 통해 재정분권이 거시경제안정성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하고 있다. 

2. 재정분권이 거시경제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27개 OECD 회원 국가를 상으로 재정분권이 거시경제안정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세입분권의 경우 Hausman 검정 결과 x2(4)값이 31.24(p<.01)로 확률효과모형보다 

고정효과모형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reusch-Pagan 검정 결과 x2(1)값이 

61.77(p<.01), Wooldridge 통계량 검정 결과 F(1, 26)값이 21.706(p<.01)으로 이분산

성과 자기상 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분산성과 자

기상 의 문제를 치유하기 해 FGLS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3)에 제시된 것처럼 세입분권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ooled OLS와 GLS 분석결과 역시 세입분권이 소비

자물가상승률에 부(-)의 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분권이 거

시경제안정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세입분권이 1% 증가

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0.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분권 이외의 다른 변수들을 살펴보면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개방성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출분권의 경우 Hausman 검정 결과 x2(4)값이 36.23(p<.01)으로 확률효과모형

보다 고정효과모형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reusch-Pagan 검정 결과 x2(1)값

이 57.31(p<.01), Wooldridge 통계량 검정 결과 F(1, 26)값이 24.018(p<.01)로 이분산

성과 자기상 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분산성과 자기상 의 

문제를 치유하기 해 FGLS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6)의 경우 세출분권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정(+)의 향을 미치지만, 그 향

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pooled OLS 분석에서는 세출분권이 소비

자물가상승률에 부(-)의 향을 미치며, 그 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분권 이외의 다른 변수들을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부(-)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방성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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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재정분권이 거시경제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pooled 
OLS(1)

GLS(2) FGLS(3)
pooled 
OLS(4)

GLS(5) FGLS(6)

세입분권
-0.0587***

(0.0133)

-0.1587**

(0.0630)

-0.2264***

(0.0645)

세출분권
-0.0550

***

(0.0113)

0.0507

(0.0461)

0.0554

(0.0456)

경제성장률
0.0567

(0.0508)

0.0111

(0.0426)

-0.0872***

(0.0281)

0.0633

(0.0503)

0.0240

(0.0426)

-0.0826***

(0.0285)

개방성
0.0120

**

(0.0051)

-0.0521***

(0.0125)

0.1274***

(0.0141)

0.0152***

(0.0050)

-0.0615***

(0.0131)

0.1286***

(0.0143)

조세부담률
0.0083

(0.0184)

0.2988
***

(0.0820)

-0.1771**

(0.0831)

0.0050

(0.0183)

0.3183***

(0.0826)

-0.1226

(0.0833)

상수항
3.0931***

(0.8700)

-1.2939

(3.6459)

3.9124***

(0.8506)

3.5219***

(0.8902)

-6.2082*

(3.6615)

-4.7433***

(0.8371)

주: 1) (   )의 값은 표 오차이며, * : p<.10, ** : p<.05, *** : p<.01을 의미함.

2) 종속변수: 소비자물가상승률(MS).

이러한 결과는 45개 국가를 상으로 패 분석을 실시한 McNab(2001)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그의 연구 역시 세입분권의 경우에는 회귀계수의 추정방식이나 설명변수의 추가 

여부에 계없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세출

분권의 경우에는 추정방식이나 설명변수의 추가 여부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한 효과

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세출분권에 한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주의를 필

요로 한다. 

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세입분권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소시킴으로써 

거시경제안정성을 강화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러나 세출분권의 경우에는 소비자물가상

승률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추정방식에 따라 분석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세출분권이 거시경제안정성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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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27개 OECD 회원 국가를 상으로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먼

 세입분권의 경우 Hausman 검정 결과 x2(7)값이 73.65(p<.01)로 확률효과모형보다 고

정효과모형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reusch-Pagan 검정 결과 x2(1)값이 

3.50(p<.10), Wooldridge 통계량 검정 결과 F(1, 26)값이 6.175(p<.05)로 이분산성과 

자기상 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분산성과 자기상 의 문제를 

치유하기 해 FGLS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3)에 제시된 것처럼 세입분권은 경제성장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pooled OLS와 GLS 분석결과 역시 동일한 부호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입분권이 경제성장을 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세입분권이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약 0.4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분권 이외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무역에 한 개방성, 면 , 조세부담률은 경제성장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지출규모는 경제성장에 부(-)의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자물가상승률, 노동투입량, 인구는 경제성장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분권의 경우 Hausman 검정 결과 x2(7)값이 75.49(p<.01)로 확률효과모형보다 고

정효과모형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reusch-Pagan 검정 결과 x2(1)값이 

3.98(p<.05), Wooldridge 통계량 검정 결과 F(1, 26)값이 5.665(p<.05)로 이분산성과 

자기상 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분산성과 자기상 의 문제를 

치유하기 해 FGLS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6)에 제시된 것처럼 세출분권은 경제성장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pooled OLS와 GLS 분석결과 역시 동일한 부호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출분권이 경제성장을 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세출분권이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약 0.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분권 이외의 다른 변수들의 향은 세입분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역

에 한 개방성, 면 , 조세부담률은 경제성장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정부지출규모는 경제성장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상승률, 

노동투입량, 인구는 경제성장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모두 추정방식이나 

설명변수의 추가 여부에 계없이 경제성장을 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분권과 세출분

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향력의 크기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거시경제안정성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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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제성장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

지출규모는 경제성장에 부(-)의 향을 미치고 있다.

<표 7>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구분
pooled 
OLS(1)

GLS(2) FGLS(3)
pooled 
OLS(4)

GLS(5) FGLS(6)

세입분권
-0.0289

(0.0176)

-0.0232

(0.0724)

-0.4948**

(0.0214)

세출분권
-0.0103

(0.0150)

-0.0939
*

(0.0539)

-0.0520***

(0.0203)

소비자물가

상승률

-0.0016

(0.0482)

0.0449

(0.0560)

0.1009

(0.0636)

0.0049

(0.0482)

0.0522

(0.0552)

0.0976

(0.0633)

개방성
0.0109**

(0.0054)

0.0151

(0.0147)

0.0252**

(0.0106)

0.0109*

(0.0005)

0.0200

(0.0149)

0.0282***

(0.0108)

노동

투입량

-0.0639
**

(0.0274)

-0.1247

(0.0773)

-0.0342

(0.0371)

-0.0751***

(0.0284)

-0.0962

(0.0766)

-0.0181

(0.0395)

인구
-0.5080***

(0.1549)

-23.2592***

(4.6165)

-0.1802

(0.2489)

-0.4881***

(0.1607)

-24.4982***

(4.6510)

-0.0918

(0.2445)

면
0.4194

***

(0.1569)

-62.6159

(138.11)

0.5254**

(0.2150)

0.3322**

(0.1468)

-67.5507

(137.10)

0.4692***

(0.1991)

조세

부담률

0.0446
**

(0.0225)

0.4257***

(0.0934)

0.1613***

(0.0402)

0.0455**

(0.0227)

0.4243***

(0.0926)

0.1754***

(0.0400)

정부지출

규모

-0.1598***

(0.0265)

-0.4107***

(0.0549)

-0.2905***

(0.0386)

-0.1629***

(0.0268)

-0.4361***

(0.0557)

-0.2999***

(0.0388)

상수항
13.2169

***

(2.9169)

821.1146

(1301.2)

7.4260*

(4.3463)

14.4267***

(2.9326)

880.7447

(1291.7)

6.3908

(4.4730)

주: 1) (   )의 값은 표 오차이며, * : p<.10, ** : p<.05, *** : p<.01을 의미함.

2) 종속변수: 경제성장률(Y).

Ⅴ. 결 론

본 연구는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으며, 거시경제안정성이라는 재

정분권의 잠재  향을 모형에 포함하 다. 실증분석을 실시하기 해 1995년부터 2009

년까지의 기간 동안 27개 OECD 회원국을 분석 상으로 설정하 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

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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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세입분권은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측정된 거시경제안정성에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입분권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소시키는 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시경제안정성에 정 인(+) 향을  수 있다. 이와 반면

에 세출분권은 거시경제안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ooled 

OLS의 경우에는 세출분권 역시 거시경제안정성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지만, 자기상 과 이분산성을 고려한 FGLS의 경우에는 거시경제안정성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분권은 경제성장에 통계 으로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분권의 경우 경제성장률을 0.4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분권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을 0.0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은 재정분권이 거시경제안정성에 

미치는 정 인(+) 향에 의해 일부 상쇄될 수 있다. 에 제시된 것처럼 세입분권은 소

비자물가상승률을 감소시키는 향을 가지고 있으며, Fischer(1993)가 지 하는 것처럼 이

러한 거시경제안정성은 경제성장에 정 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세입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 인 향은 거시경제안정성이라는 재정분권의 잠재  향에 의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 으로 재정분권은 과세권과 자원배분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 간 

경쟁을 유도하며, 지출 책임성과 재원조달 책임성을 일치시킴으로써 지방정부의 낭비  지출

을 방지할 수 있다. 한 재정분권은 거시경제 불안정성, 부패,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궁극 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을 진하는 제도  장치로써 작동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나타

난 것처럼 재정분권은 거시경제안정성을 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간

으로 경제성장을 진한다. 그러나 재정분권이 이와 같은 정  효과를 나타내기 해서

는 재정분권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이 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 까지 살펴본 것처럼 본 연구는 27개 OECD 회원국을 상으로 재정분권, 거시경제안

정성, 그리고 경제성장 간의 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거시경제안정성이라는 재정분권의 잠

재  향요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재정분권의 수 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재정분권 측정지표의 문제 에 해 언 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 습득상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 역시 기존 선행연구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  재정분권 지표를 사용하 다. 

이러한 측정지표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정도를 악하지 못하며, 재정분권의 수 을 

과다추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인 연구에서는 문병기･복홍석(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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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oche, Vaillancourt & Yilmaz(2004), Stegarescu(2004), Vo(2009) 등이 제시하

는 측정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재정분권의 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례연구를 통해 계량  방법에 의한 국가 간 연구의 한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 한 것처럼 계량  방법을 통한 국가 간 연구는 개별 국가의 역사 ･문화  특성

을 반 하지 못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가 인 연구에서는 OECD 회원국의 사

례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포함하여 재정분권의 실태와 효과에 한 보다 종합 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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